
 

 

 

 
문명충돌론식 이민정책은 이제 그만 

 

아산정책연구원 

장지향 선임연구위원 

2023.2.7. 

 

 

지금껏 이민정책은 동화주의 

모국문화 인정대신 일방 동화 

다양한 문화 공존 장려하는 

캐나다 이민정책 참고할만 

 

새해 우리의 인구 절벽 뉴스는 어김없이 찾아왔고 이민 수용의 시급성이 또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계 출산율 1 명 이하의 유일한 국가가 됐다. 이미 

2020 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 일할 수 있는 연령대가 빠르게 줄고 있다. 청년 

인구를 보기 힘든 지방에서는 인구 소멸 위기가 이미 시작됐다. 그곳의 생산직을 외국인 

노동자가 메운 지는 한참 됐다. 

 

출산과 육아가 부담스럽지 않고 노동 현장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동시에 합리적 이민정책이 

한시바삐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무부는 외국인 정책이 백년대계라며 이민청을 꾸려 

우수 인력을 위한 비자 트랙을 유연하게 만든다고 한다. 지금껏 우리 이민정책은 동화주의에 

가까웠다. 다문화 가정이라고 불렀지만, 결혼이민자의 모국 문화를 지키는 여유 대신 일방적 

동화가 답이었다. 이민자가 개발도상국 출신인 경우엔 예외가 없었다. 

 

'문명의 충돌' 저자이자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를 지낸 새뮤얼 헌팅턴은 아웃라이어 이슬람 

문명이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슬람 문명권 내 인구는 폭발하는데 폭력 미화의 

문화까지 있으니 이곳의 갈등은 디폴트 값이라고 했다. 책에서 이슬람 문명권이 고유 가치를 

버리고 서구보편주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 거대한 제국도 결국 쇠퇴하고 정부는 늘 



 

 

사라지지만 문명은 인류의 격변사에서 살아남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산업화 

이후 퍼진 도덕적 방종과 물질주의를 개탄하며 이슬람 문명권은 종교에서 더욱 안식을 찾고자 

한다. 

 

'문명의 충돌'은 미국 국내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역대급 베스트셀러다. 과연 헌팅턴은 

무슨 말을 가장 하고 싶었을까? 책의 결론은 다문화 이민 사회에 사는 국내 독자에게 주는 

메시지로 가득하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는 다문화 사회의 다양성을 내부 안정과 협력을 

해치는 문제점으로 봤다. 문명충돌론은 나라의 태생적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의제, 법치, 

사유재산제, 정교분리 등 서구 문명의 규범을 확고한 국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명의 

충돌은 국제질서는 물론 나라 안의 원활한 통치에도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헌팅턴에 따르면 동화주의 이민정책인 '멜팅 팟'이 다문화주의에 기반한 '샐러드 볼' 정책보다 

통합 사회를 이뤄가는 데 효과적이다. 지역사회에 리틀 아라비아, 차이나타운이 생겨나는 건 

좋은 징조가 아니다. 프티 프랑스, 리틀 이탈리아면 몰라도. 

 

미국처럼 앵글로·색슨 문명에 기반하지만, 캐나다의 이민정책은 철저히 다문화주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에는 중국, 인도, 한국, 이란, 필리핀, 일본계가 따로 또 같이 살고 

있다. 정부가 나서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장려하다 보니 이민자가 서투른 영어로 말한다고 

해서 크게 눈치 볼 일은 없다. 한 초등학교 개학맞이 학부모 모임에서 교장 선생님이 학교의 

다문화 전통을 내세우며 전체 학생과 교직원 400 여 명이 집에서 쓰는 언어가 총 41 가지라고 

자랑했다. 학교엔 난민 가정의 학생도 많다. 얼마 전 4 학년 수업에선 음력 새해는 중국 

새해만은 아니니 한국 설은 어떻게 다른지 배우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다만 이곳에선 

미국처럼 주류 문화에 주눅 드는 일이 덜한 대신 공공질서를 향한 사회적 압박이 조금 약하긴 

하다. 

 

캐나다 정부는 2025 년까지 이민자 150 만명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동인구가 턱없이 부족해 젊고 숙련된 인력을 받아들이되 최대한 중소도시의 제조업, 농업, 

어업 분야에 유입되도록 한단다. 우리와 비슷한 배경에 계획도 닮았다. 확연히 다른 점은 



 

 

캐나다의 정책이 훨씬 개방적이고 능동적이란 것이다. 낯선 곳에 정착할 이민자라면 당연히 

환영과 존중받는 곳을 택한다. 

 

 

* 본 글은 2 월 7 일자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